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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입법 동향

◈ 본 정보지는 울산 북구의회에서 각종 부처 및 국내 연구기관 등의

최신 자료를 자체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 의원님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울산 북구의회

홈페이지및의원님의전자메일을통해정기적(분기별)으로 제공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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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 동향

달라지는 법령․제도

1.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규제 완화 (출처 :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농지법 시행령」2024. 7. 3. 시행

  ○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추가* 및 부지 면적 확대**

- *(신설)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 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시설

- ** (현행) 660㎡ 이하 → (개선안) 1,000㎡ 이하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출처 : 정책브리핑)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7. 26. 시행

-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 전환 목표

    -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해 농업인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농업혁신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종합지원 추진체계 구축

- 지역별 특화 농산물의 스마트농업 생산과 연관산업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투자 확대,

기후대응 병충해·물관리 등 인공지능(AI)·데이터 솔루션의 현장 확산을 추진

  ○ 스마트팜 기업의 창업부터 수출까지 성장단계별로 사업화, 투자유치,

판촉(마케팅) 지원 강화

-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및 산업단지 등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성과가 우수한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선정하여 기자재·서비스

분야까지 사업 범위 확대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07&difSer=31eea312-fbdd-427d-8e49-3d315440bf30&temp=2024&temp2=HALF00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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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식용 종식을 통한 동물복지 가치 실현 (출처 :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2024. 2. 6. 제정, 2024. 8. 7. 시행)

    * 제5조및제17조(식용목적개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금지)는2024. 2. 7.시행(3년유예)
- 개식용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련 영업의 전·폐업을 유도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식용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

-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에 대해서는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개식용 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9월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①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4. 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 보호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출처 : 정책브리핑)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 9. 14. 제정, 2024. 9. 15. 시행)

    - ‘예비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에서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할 수 있음.

- ‘예비문화유산’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 조사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이후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면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임.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08&difSer=2db9ce16-f80b-47b5-911c-38cff7707413&temp=2024&temp2=HALF00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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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출처 : 행정안전부)

  ○ 「인감증명법 시행령」일부개정(2024. 9. 30. 시행)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송무, 등기(후견등기는 제외), 공탁,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 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현  행 개  정

발급

방법

•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

수수료

• 1통당 600원 •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

신분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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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출처 : 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일부개정(2024. 7. 10. 시행)
-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이동명령·견인 가능

- 소유자, 차량 견인 24시간 이후 미인수시 차의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 → 인수 시 차량견인료+보관료 납부

-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 후 매각·

폐차 가능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8., 2024. 1. 9.>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

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

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

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

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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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2024. 9. 20. 시행)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

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3. 19.]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4. 3. 19.>]

[시행일: 2024. 9. 20.] 제6조의3

7.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시행 (출처 : 정책브리핑)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총 8회 제공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 서비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신청방법 :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복지로) 신청 :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안내

- 신청기간 :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 서비스 가격은?

- 서비스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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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 등 확대 (출처 :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1)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 심의·의결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임.

1)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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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 2025년에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임.

- 의료급여는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 진료는 본인 부담을 상향

- 생계급여 수급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자동차 재산을 소득에 미반영하는

기준을 현재 배기량 1600㏄, 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내년부터는 배기량

2000㏄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내년부터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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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7월 19일부터 시행 (출처 : 대한민국법원) 

  ○ 출생통보제 :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

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

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

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

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

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

보할 수 있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6&seqnum=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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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출산제 :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제9조(보호출산 신청) ①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로

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그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

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방법과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이하 본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입

력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비식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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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 농수산과  ※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수산경제

1. 개정 배경

○ 과잉 포획 및 환경 훼손

- 비어업인들에 의한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가 수산자원의 과잉 포획과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하였고 특히, 어획량 제한 없이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행위가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함.

○ 불법 활동 증가

- 최근 레저인구 등의 증가로 레저인이나 낚시인 등 비어업인들의 불법

해루질이 기승을 부려 어업인들과의 갈등·대립이 심화되고 몸싸움,

고소, 고발 등 일촉즉발의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함.

- 바다에서 맨손으로 수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일컫는 ‘해루질’은 순수한

레저의 수준을 넘어 수중드론, 스쿠버 장비, 작살 등을 이용한 불법이

난무하고, 해삼, 소라 등을 키우는 마을어장까지 침범해 지역 어업인들과

몸싸움 일보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되는 등 취미나 오락 목적에서

전문화, 상업화로 변질되는 상황임.(※ 출처 : 전북일보)

- 비어업인들이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함에 따라

불법 어획 및 상업적 판매와 같은 비합법적 행위가 증가했으며 이는

어업인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법적 및 관리의 공백

- 기존 법령에서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규제는 미비하였으며,

이로 인해 관리 감독의 공백이 발생

해루질이란

○ 주로 야간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사전상의 의미로는
    야간에 한다고 되어 있으나 얕은 바다나 갯벌 등에서 낮에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도 포함.
 ○ 맨손으로 잡는다고 되어 있으나 완전히 맨손은 아니고 족대, 라이트, 호미 

등의 보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5863&pg=&pp=&topic=L
http://www.fisheco.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39
https://m.jjan.kr/article/202406275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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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개정의 필요성

○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

- 비어업인은 주로 취미나 생계 보조를 목적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한 특정

어종의 감소와 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함.

- 일부 비어업인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하고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됨.

○ 사회적 논의 및 합의

-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규제 필요성이 대두됨.

- 어업인들은 기존 법령의 미비점으로 인해 자신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규제 강화를 촉구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 포획‧채취 허가제 도입

- 비어업인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조건과 절차를 명시함.

○ 어구 및 수량 제한

-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와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필요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처벌 강화

- 비어업인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안됨.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비어업인은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됨(위반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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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지역별로 적절한 규제를 통해 각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

붙임 1  관계법령

☞ 수협중앙회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제정’ 촉구
- 수협중앙회는 관련법 개정 시행에 따라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제정을 위한 건의서’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에 전달함.

- 어업인의 생계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존을 목표로 지자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에서 하반기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임.

☞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 의정토론회 개최
- 어업인 생계 보호와 해양레저 안전을 위한 상생 방안을 위해 어업인,
관광업자, 수협 관계자와 해경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포획·채취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함.

☞ 강원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조례 지자체 최초 제정
- 전국 최초로 일반인(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인 일명 ‘해루질’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출처 : 연합뉴스)

☞ 시·도 지자체,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제정 준비
- 강원도에 이어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됨.
특히 제주도는 9월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례 제정 움직임은
어업인의생계보호와해양생태계보존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출처 : 제주일보)

☞ 울산 어업인·비어업인 간의 갈등 해소 대책 마련 필요
- 지난해 울산해경에 접수된 불법 해루질 관련 신고 건수는 총 61건에 달함.
- 울산은 마을어장 간 간격이 좁아 비어업인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야간 해루질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채취 가능한 마릿수 제한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울산시도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의정활동 착안사항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5047500062?input=1195m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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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관계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 등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
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
ㆍ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의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
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어업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비어업인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채취기준)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어구ㆍ방법에 관한 기준: 다음 각 목의 어구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가. 투망
나.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다.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라. 가리, 통발
마.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사. 손
아.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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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닌 일상적인 도구로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1미터(원형 형태인 경우에는 지름 50센티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도구

2. 장비에 관한 기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장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가. 수경
나. 숨대롱
다. 잠수복 및 잠수모
라. 오리발
마. 수중칼
바. 호루라기
②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수량ㆍ방법의 제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가.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인당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나. 전기, 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않을 것
다. 어획량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집어등(集魚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야간에 시야 확보를 위하여 휴대용 전등은 사용할 수 있으
며, 해당 휴대용 전등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
조, 제8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포획ㆍ채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시ㆍ도의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것

2.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
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 지역 경제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할 것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하
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포획ㆍ채취 기준이
적용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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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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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변화에 따른 노인돌봄의 변화와 성인지적 정책과제
 ※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현황 및 분석
  ○ 우리나라 65세 인구, 1000만 명 돌파(출처: 머니투데이)

- 7월 10일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음(인구의 19.5%)

유엔(UN·국제연합)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분류. 우리나라는 올 하반기에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

○ 2031년 사회복지 인력 대란 온다…

최대 58.3만 명 부족(출처: 조선비즈)

- 고령화에 따른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8년 뒤인 2031년 사회복지

인력이 최대 58만 3000명, 인접 산업인

보건업 종사자도 최대 44만 5000명

부족할것으로예상됨.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폭증과 공급 부족 상황이

우려됨.

○ 일본, 노인 돌봄 영역 과학기술 도입

- 일본 정부는 개호2)분야의 로봇산업 육성, 개호인력의 업무부담 경감,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와 삶의 질(QoL) 향상, 개호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대응을 위해 2010년 ‘신성장전략’ 발표 이후 개호분야에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일본 정부는 로봇기술을 활용할 개호 관련 ‘중점분야’로 이승지원

(장착형, 비장착형), 이동지원(옥외용, 옥내용), 배설지원, 지키미·커뮤니케이션

(재가용, 시설용), 입욕지원, 개호업무 지원의 6개 분야를 특정하고, 각

분야별로 개발할 로봇 개호기기를 설정하여 총 13가지의 개호로봇 실용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개호(介護) :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가 목욕, 배설, 식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뜻함. 일본에선 병든 사람을 돌보는 간병과 개호(돌봄)를 구분해서 씀

(출처 : 경향신문)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3&idx=13193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71122394484632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9/22/MRTMUVTL35APJCNINOYA2MQYZY/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616094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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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및 제언
○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참여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개호로봇을 활성화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실제 개호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호기기가 많고, 현장의 요구와 로봇의 활용성이 부합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 사용자인 노인, 가족돌봄자, 돌봄제공자의

참여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기술개발과 활용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 수렴 채널 및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기술기반 노인돌봄 활용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유관 정책 연계

- 국내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서지원로봇의 경우 ‘Wi-fi’ 등이 갖추어져야

활용 가능한데 노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급되는

경우도 있음. 기술활용을 위한 인프라 부족 해결 등 기술기반 돌봄을

활용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노인돌봄 정책과의 정비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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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로봇 확대 위한 예산 확보 노력

- 울산 북구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울산에서 처음으로 재가치매환자에게 AI

돌봄 로봇 30대를 제공해 서비스 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냈음.

올해는 AI 돌봄 로봇 10대와 로봇 조작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AI 돌봄

인형 10대 등 모두 20가구에 AI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

북구치매안심센터가 AI 돌봄 로봇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 주관적 기억

감퇴(SMCQ) 평가 0.7점 감소,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GDS-K) 1.1점 감소,

치매 노인 삶의 질 척도(GQOL-D) 3.6점 증가로 AI 돌봄 로봇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돌봄 로봇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

해야 함.

☞ 정서 지원 로봇 외 이송, 이동, 입욕, 배변 지원 로봇 도입 모색

- 국내 지자체의 돌봄 로봇은 치매 예방을 위한 정서 지원 로봇이 대부분으로

돌봄 인력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송, 이동, 입욕, 배변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편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태가 예견되는 만큼,

업무 경감을 위한 보조 로봇 활용 등이 앞서 고려되어야 함.

☞ 디지털 취약 한계 극복을 위한 교육 필요

- 노인 돌봄 서비스에 로봇 도입을 위해서는 서비스 활용에 대한 교육 제공도

매우 중요함. 로봇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노인을 비롯해 업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돌봄 인력까지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의정활동 착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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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해외 노인 돌봄 로봇 개발 및 적용 사례 

□ “독일, 간병인 업무 덜어 주는 로봇 개발 한창”(출처 : KBS)

아헨공과대학교 연구진이 아헨대학병원과 함께 개발한 로봇.

사전에 입력된 환자 정보를 토대로 환자의 어느 부위를 만져야 하는지

자동으로 파악해 조심스럽게 누워 있는 환자를 옆으로 눕혀주거나 몸을 들어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환자들을 돌려 눕히고, 앉히고, 다시 눕히고 하는 일도

간병인들에게는 적잖은 육체적 부담이 되는데 로봇이 이 일을 담당.

고령 인구 증가로 간병인 수요도 급증함에 따라 독일에선 2040년이면 무려

70만 명 가까운 간병인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양한 업무

보조를 위해 로봇을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中 상하이시, 노인 돌봄 로봇 개발 촉진 정책 내놔”(출처 : 로봇신문)

최근 상하이시 정부는 '상하이시 노인 돌봄 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 방안(2024~2027)'을 발표하고 노인 돌봄을 위한 다양한 로봇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이번 방안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6가지 노인 돌봄 유형을 제시하고 ▲전자 줌 안경

및 기타 시각 보조 장치 ▲지능형 추적 휠체어 및 심근경색 모니터링용

웨어러블 기기 ▲무감각 수면 호흡 모니터 등 헬스케어 서비스 ▲재활 로봇

및 외골격 로봇 등 재활 보조 상품 ▲무감각 추락 방지 모니터링 등 안전

모니터링 상품 ▲지능형 생체 공학 로봇 애완 동물과 반려 로봇 등의 돌봄

서비스 상품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음.

□ “미국, 아마존 알렉사 낙상사고 예방” (출처 : 경인일보)

미국 아마존의 원격 AI '알렉사 투게더'는 벽걸이 센서, 목걸이 등을 통해 낙상

사고를 감지함. 또한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약 복용 여부를 질문하면서

건강데이터를 분석한 '케어 엔젤' 서비스는 지난 2016년부터 미국에 도입됐음.

구글, 애플 등 해외 기업들이 본인들만의 AI 운영체제를 도입하면서 벽 센서,

전등 등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건강 관리 시스템도 마련됨.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3293&ref=A
https://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55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6180100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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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국내 노인 돌봄 로봇 도입 사례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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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울산 현안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및 플랫폼 구축 필요
※ 경제일자리과  ※ 출처 : 울산연구원

1. 현황 및 분석

○ 정부·울산, ‘주민의 자발적 지역문제 해결’ 위해 다양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중

- 행안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부, 해수부, 문체부는 2003년부터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지역공동체기반조성사업, 사회적기업·마을기업육성사업, 생활문화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

- 울산은 2017년 12월 28일 ‘울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

- 울산시·기초지자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구·군 공모사업’, ‘마을계획단 공모사업’,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 ‘울산형

마을만들기 시범마을 공모사업’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마을공동체 정의와 목적>
 ○ 정의 : 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
 ○ 목적 :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음.

○ 지난 5년간 사업 참여 단체 2배 증가...마을공동체사업 인지도·참여의사 상승

[표] 울산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단체 수 추이

구분 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중구 41 13 11 6 6 5
남구 62 19 16 12 8 7
동구 54 13 11 12 9 9
북구 76 20 15 13 15 13

울주군 104 21 20 28 24 11
계 337 86 73 71 62 45

※ 출처 : 구·군 내부자료

http://www.udi.re.kr/bbs/board.php?bo_table=periodical&wr_id=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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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23년까지 구·군별 마을공동체사업 참여단체 수는 337개로 지난

5년간 당해년 참여단체 수가 약 2배 정도 증가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마을공동체사업 인지도는 ‘알고 있음’ 응답률이 2019년 38%에서 2023년

53.9%로, ‘참여할 의사 있음’은 동년 68.2%에서 72.9%로 증가

- 울산형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로는 울주군 ‘청춘포레스트 마을만들기’, 중구

‘내손으로 그리는 성안 옛 길’, 북구 ‘지구에서 지구 지키기’, 동구 ‘공동육아와

마을을 잇다! 온 마을이 놀이터! 우리가 만드는 마을 축제!’가 있음.

○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자, ‘협력·소통 위한 공간·정보 공유’ 어려움 호소* 
- 행정기관과의 소통 및 지원,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역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공유, 주민화합 및 소통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한 단체 중 43개 단체가 사무실 보유현황에 대해

응답한 결과, 사무실이 없는 단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없음(45.8%) > 자가(18.8%) > 타인사무실(14.6%), 단독임대(14.6%) > 공동임대(6.3%)
*자료 : 울산연구원 자체 조사 결과

2. 시사점 및 제언

○ 울산 마을공동체 협력·소통 활성화 위한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필요

- 해당 지역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참여자들이 상호 참여·협력·소통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공용공간을

대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단기적으로 야간, 주말 시간 등 유휴 공공시설이 다수 발생하는 시간대를

활용해 지역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울산시 및 기초지자체 단위의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은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들이 사업 기획 및 추진, 주민

중심의 마을 문제 공론을 위한 사무공간으로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주민,

활동가, 실무자 등의 학습체계를 구축·제공하는 마을공동체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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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마을공동체 플랫폼(안)’ 구축 통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를 전파해 신규 마을공동체 기획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울산지역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울산 마을공동체 플랫폼(안)’ 구축이 필요

☞ 부천시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마을 온돌’ 운영
- ‘마을 온돌’은 2023년 ‘경기도 시군별 공동체 거점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LH 매입임대주택 무상 임대와 기존 도시재생센터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상동과 도당동에 각각 조성되어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대관과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 공간으로 운영됨. (※ 관련기사)

☞ 광양시, 마을공동체 대표자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개최
- 마을공동체 대표자와 마을활동가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해 참석자 네트워킹,
광양시 마을공동체 소개, 마을공동체 발전방안 제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함.

- 광양시는 2016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2024년 마을공동체
참여 단체 수는 48개임.

☞ 울산 동구, ‘마을활동가 ’ 양성 및 ‘화정마을관리소 ’ 운영
- 2023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과 양성과정을 운영함.
양성과정은 마을활동가의 이해 강의 및 사례, 역할찾기 워크숍, 역량키우기
워크숍, 네트워크 활동 등 총 4회로 진행, 24명이 수료함. (※ 관련기사)

- 화정마을관리소는 2023년 12월 개소해 현재 시범운영 중임.
마을순찰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간단 소수리, 공구 대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함. (※ 관련기사)

☞ 태안군, ‘마을기자단 ’ 운영
-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3년간 마을기자단
양성에 나섰으며, 2020~2022년 1~3기 교육을 통해 20명을 기자로 위촉함.
마을신문 ‘어우렁더우렁 태안’은 2020년 12월 창간준비호를 시작으로 관내
190개 마을에 연 4차례 배부되었고,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음.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마을공동체의 회의 및 활동 편의를 위해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거점공간 마련
-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제공
- 활동가들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형성, 마을공동체 활동 기록 및 공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마련

 의정활동 착안사항

https://mnews.bucheon.g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28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002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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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3년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사업 현황

□ 시 추진사업 : 13개 부서, 40개 사업(자체 7개, 중앙부처 33개)
부 서 명 자체/중앙부처 사    업    명 비고

자치행정과
(5건)

자  체 
(3건)

울산형 마을만들기 시범마을 조성 사업 계속

구‧군 마을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계속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계속

행정안전부
(2건)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활동지원사업

계속

마을공방 육성사업 계속

기업지원과
(4건)

자  체 마을기업 아카데미 운영 계속

행정안전부
(2건)

마을기업 육성사업 계속

마을기업컨설팅 등 지원사업 계속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지정 및 육성 계속

인구청년담당관 행정안전부 청년공동체활성화 사업 계속

안전총괄과 자  체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계속

인재교육과 자  체 울산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 계속

농축산과
(2건)

농림축산식품부
(2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계속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계속

해양수산과
(5건)

해양수산부
(5건)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계속

주전항 어촌뉴딜 300사업 계속

당사항 어촌뉴딜 300사업 계속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 계속

송정항 어촌뉴딜 300사업 계속

도시재생과
(11건)

국토교통부
(11건)

군계일학, 학성 계속

청·장년 어울림 (문화복지) 혁신타운 계속

다함께 어울림, 신정3동 계속

도심속 생활문화의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계속

남목 삶과 도시의 RE DESIGN 계속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계속

사람의 장, 헌양의 귀환 
(舊 사업명 : 전통의 보고 언양을 열어라)

계속

따뜻한 이웃과 새로움이 있는 원도심 溫산, 
덕新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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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자체/중앙부처 사    업    명 비고

도시재생과
(11건)

국토교통부
(11건)

울주군 서하마을 계속

울주군 하대마을 계속

울주군 대현마을 계속

복지인구정책과
(2건)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사업 계속

여성가족부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계속

노인복지과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 지원 계속

문화예술과
(5건)

문화체육관광부
(5건)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 사업내 생활문화센터 조성 계속

중부도서관 내생활문화 센터 조성 계속

반다비 빙상장 내 생활문화 센터 조성 계속

화정공원 어울림 문화센터 내 생활문화 센터 조성 계속

명덕 생활문화 센터조성 계속

관광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신규

생태정원과 자  체 우리동네 정원 가꾸기 신규

□ 구·군 추진사업 : 5개 구․군, 7개 사업(자체 5개, 중앙부처 2개)
구‧군 자체/중앙부처 사    업    명 비고

중  구 자  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계속

남  구 자  체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계속

동  구
자  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계속

행정안전부 동구 마을관리소 조성사업 신규

북  구 자  체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계속

울주군
자  체 주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실현 계속

행정안전부 배내골 마을공방 조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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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북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 2023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참여 단체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단체명(명) 해당동 사업명
(사업내용) 보조금

계 20개 단체(194) 85,780

1

든든한
이  웃
만들기
(7개)

농소1동 
주민소통 

활성화 공동체
농소1동  웃음꽃 피워요

 ▪ 반려식물을 통한 어르신 우울감 해소 활동 2,000

2 아비브 농소1동  우리 동네 선배어른 마음읽기
 ▪ 예술활동을 통한 어르신 우울감 해소 활동 2,000

3 평온 농소2동  너도 나도 다같이 줍줍
 ▪ 중산초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과 플로깅 활동 2,000 

4 가림 농소3동  우리 음식 알리기
 ▪ 농소3동 특산물과 전통음식을 접목한 로컬푸드 만들기 2,000 

5 모두랑 효문동  소소한 일상 속에서
 ▪ 동네 사각지대 교통사고 방지활동 2,000

6 동동이 송정동  든든한 이웃만들기
 ▪ 반도유보라 주민 소통 활동 2,000 

7 봉틀이 사랑방 양정동  봉틀이 원정대
 ▪ 재봉틀을 통한 양정동 주민 소통 활동 2,000 

8

소소한
동  네
만들기
(9개)

매곡공작소 농소2동  동화책놀이
 ▪ 엄마들의 동화책 놀이를 통한 공동육아 5,000

9 농이예술단 농소2동  농이마을미디어 프로젝트 2023
 ▪ 마을미디어전문가 양성 및 마을방송국 활성화 5,000

10 약수마을 
교육공동체 농소2동  소소하게 확실한 행복

 ▪ 약수마을 정화 및 기록 활동 5,000

11 이화캐슬 농소2동  이화내고향 
 ▪ 이화마을 다문화가정과 소통활동 2,770

12 명상라이프 농소3동  명상을 통해 쉼을 회복해요
 ▪ 농소3동 명상재능기부를 통한 건강한 마을만들기 2,010 

13 강동동 
주민자치회 강동동  강동농수산물주말직거래장터 활성화 사업

 ▪ 강동주말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한 활동 5,000

14 송정동 여성회 송정동  송정 움직이는 놀이터2(마을 달리자)
 ▪ 엄마들이 만드는 송정동 움직이는 놀이터 5,000

15 오치골 기자단 양정동  오치골 마을신문 만들기
 ▪ 소통활성화 및 마을알리기를 위한 마을신문 제작 5,000

16 두발 재사용 양정동  이웃주민이 자전거 수리하러 직접 찾아갑니다2
 ▪ 노년 자전거수리 재능기부 활동으로 자원재사용 도모 5,000

17

통통한
마  을
만들기
(4개)

온맘 농소1동  마인드를 바꾸면 마을이 바뀐다
 ▪ 건강한 마인드 함양을 위한 활동 8,000

18 반려동물 신호등 농소2동  반려동물 신호등
 ▪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 8,000

19
농소2동

주민자치회 
커뮤니티

농소2동  살기 좋은 농이만들기
 ▪ 마을문화콘텐츠 개발로 농소2동 유휴공간 활성화 8,000

20 농소2동 
아파트연합회 농소2동  2023 농소2동 주민과 함께하는 영화제

 ▪ 농소2동 아파트 주민 소통을 위한 영화제 추진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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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참여 단체현황

연번 구분 단체명(명) 해당동 사업내용 보조금

계 19개 단체(144) 92,000

1

든든한
이  웃
만들기
(4개)

너를심다 농소2동 가족 소통 릴레이북 제작 1,000 

2 소나기 송정동 환경공예 프로그램을 통한 마을교육, 소통활동 2,000 

3 탄탄클럽 강동동 퇴직자 탄소중립 프로그램 1,900 

4 해봄 농소1동 공예 프로그램을 통한 마을교육, 소통활동 2,000 

5

소소한
동  네
만들기
(10개)

봉틀이사랑방 양정동 재봉틀 재능기부 활동통한 주민 소통 활동 2,000 

6 약수마을교육공동
체 농소2동 부모교육, 환경정화 활동 3,800 

7 라온별동무 농소2동 특수교육대상 아동 프로그램 4,000 

8 LH꿈터작은도서관 송정동 공동육아, 교육, 행사, 전시회 4,750 

9 크크크 양정동 자동차 테마거리 지도, 브랜딩 4,750 

10 맘껏놀자 송정동 신도시 주부 교육, 주민참여 프로그램 5,000 

11 북적북적작은도서
관 농소2동 환경, 안전, 마음 교육, 주민참여 프로그램 5,000 

12 바퀴달린꿈터 농소2동 발달장애교육 프로그램 5,480 

13 신진여성나르샤 농소2동 경력단절여성 클래스 5,000 

14 엄마의부캐 농소2동 육아플랫폼 개발 5,000 

15

통통한
마  을
만들기
(4개)

농소2아파트연합회 농소2동 아파트 영화제 7,580 

16 농이마을미디어 농소2동 농이 아카이빙 7,580 

17 반려동물신호등 농소1동 펫티켓 등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 7,580 

18 농소2주민자치회 농소2동 먹거리 비즈니스 개발 7,580 

19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매곡공작소 농소2동 돌봄 프로그램 10,000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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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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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하천횡단교량의 취약성 해소방안
※ 건설과  ※ 출처 : 국토연구원

1. 현황 및 분석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더라도 기온과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폭염일수, 1일 최대강수량, 상위 1% 극한강수일 등의 극한

기후지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감사원의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조사결과 도심지 침수, 댐 월류

(물 넘침), 교량 붕괴, 항만 침수 등 재해 발생 위험이 정부의 예측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313개의 교량을 분석한 결과, 강우량

증가에 따라 침식에 의한 손상 발생 위험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됨.

- 하천설계기준에 따르면 지자체 등이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홍수위보다

교량의 여유고(교량 상판의 하부와 계획홍수위 사이의 높이)가 충분히

높아야 하고, 구조물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인 세굴 방지능력을 확보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교량 붕괴 발생위험과

월류 발생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감사원은 미래 기후위기로 인한 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하천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환경부에 통보.

https://library.krihs.re.kr/library/10120/contents/656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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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교량 유지관리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관리체계 구축과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진단,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유지관리 단계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에서 하천교량의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여유고와 경간장3) 등 주요 요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성능평가의 경우 일부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음.

표.「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 구분

교량구분 1종 2종 3종

대상범위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 시설물에 해당

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 시설물에 해당

하지 않는 복개구조물

로서 폭 6미터 이상

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 구조물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

교량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철도교량

3) 경간장(徑間長) : 건축물, 구조물, 교량 따위에서 지주 교각과 지주 교각 사이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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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및 제언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와 PROMETHEE(Preference Ranking

Organization Method for Enrichment Evaluation)를 연계한 하천 교량의 위험성

분석 방법 개발

- 기능적합성, 노출특성, 공간취약성 등 평가기준으로 교량의 여유고 등을 평가

항목에 추가

○ 시설의 종과 무관하게 안전 여부를 검토하도록 대상시설을 선별하여 정밀안전

점검 진단과 성능평가를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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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위한 하천횡단교량의 선별) 홍수로 인한 붕괴 시

주변 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교량을 위험성 분석으로 선별하여 정밀

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대상을 확대

☞ (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등에 있어 홍수 취약성 진단) 설계 및 시공 시

고려하는 여유고, 경간장 등을 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항목에 추가하여

기후위기에 대비

☞ (성능개선사업 우선순위 도출) 위험성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성능개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

☞ (관련 제도 개선근거 마련) 관련된 법 조항을 검토하여 하천교량 유지

관리 및 기후위기 적응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상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

☞ 미래 기후요인 반영한 교량 안전 점검 필요

: 지역 내 교량과 하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취약한 구조물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강 계획을

수립해야 함.

☞ 하천관리 정책 수립 시 선제적인 대응 필요

: 과거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래 기후변화 예측 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예방적 투자와 관리 필요

 의정활동 착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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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관련 언론 보도자료

◀ 2024년 7월 10일 대전에 내린 

폭우로 ‘유등교’ 교각이 내려

앉았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통행 중단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 등이 발생하고 

있음. ‘유등교’는 2023년 정기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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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관련 법령 

물관리기본법

제18조(기후변화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

약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복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후변

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하천

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ㆍ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

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1. 3.>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③ 하천 및 하천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

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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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타 지자체 입법 동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교통행정과

1. 제정이유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제4조)

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제5조)

다.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통비 등 지원(제7조)

3. 입법 시사점
가. 최근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2024. 7. 1. 발생)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음.

울산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2021년 489건, 2022년 573건, 2023년

670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은

지난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4위에 해당하는 1.7%를 기록해, 전국

평균 수준(2.4%)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진반납률을 높이는 유인책으로 10～30만 원 수준의

교통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65～74세는 현행 그대로 10만 원을 지급하되, 올해부터 75세

이상 반납자에게는 30만 원으로 지급금액을 상향하여 올 상반기 반납자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다. 울산의 경우, 울산시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 시 1회에

한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일부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반납 수요에 비해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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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에 따라 자체 지원 사업을 검토하거나 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북구 맞춤형 유인책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서울시 강남구가 시 차원의 사업과는 별도로

오는 9월부터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2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중복 지원 안됨)과 같은 특정 연령대에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은 오히려 반납률을 낮추는 역효과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납률 증가’에 중점을 두고 다각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음.



- 40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 5.]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582호, 2024. 4. 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 따라 운전면

허를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

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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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

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는 예

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

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 지원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타 지자체 현황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
울산 중구·동구·남구, 경기 파주시, 서울 강남구 등 164곳

※ 울산시의 경우,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제6조2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였음.

https://www.law.go.kr/��ġ����/��걤���ñ�������ױ��������������/(2646,20221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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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 법제정보

<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소개 >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

※ 기획예산실  ※ 출처 : NARS 입법정책

☞ 울산시는 2024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음

(2024. 6. 20. 울산시 보도자료). 

1. 기회발전특구의 도입 배경 및 지원 체계
○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한 목적으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함.

○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요구에 맞게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며, 시·도지사가 중앙정부로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신청한다는 점에서 추진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함.

광역·
기초자치
단체장

→

광역
지자체

→

광역
지자체

→

광역
지자체

→

지방시대
위원회

→

산업통상
자원부

기업

투자의사

확보

기회발전

특구 계획

수립

투자예정

기업과

협의 후

입지 선정

기회발전

특구 지정

신청(산업

통상자원부)

심의·의결 지정·고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

○ 2024년 6월 20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8개 지역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됨.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043&searchType=TITLE&searchKeyword=%EA%B8%B0%ED%9A%8C%EB%B0%9C%EC%A0%84%ED%8A%B9%EA%B5%AC&brdSeq=4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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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세제

지원

소득세･법인세

-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세･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세･법인세 감면

상속세 -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지방세

특구 내
기업 창업

- (비수도권)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

본점‧주사무소‧
공장 이전

-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감면,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특구 내
공장
신‧증설

- (비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 100% 감면

재정

금융

지원

지역균특회계 - 지역자율계정 확대를 통해 특구 인프라 확충 등 지원

기회발전특구

펀드
-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 조성
- 10년 이상 투자시 9% 분리 과세

저리 금융 - 저리 융자 상품개발을 통한 특구 기업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지원비율 5%p 가산, 기업당 국비지원 한도 100억원 → 200억원)

규제

특례

규제혁신 - 규제혁신 3종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

규제특례 - 지자체가 규제특례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규제특례 부여

정주

여건

개선

주택 특별공급 -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주택 양도세 -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교육 지원 - 초･중･고등학교 설립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우대

2. 해외 주요국의 특구와 조세 감면
○ 미국의 기회특구

- 우리나라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반면, 미국의 기회특구(저소득

낙후지역)는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 ‘민간투자자’에게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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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자는 펀드상품인 ‘적격기회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를

통해 기획특구에 투자하고 조세 감면을 받으며, 이때 수익(양도차익)에

대한 조세까지 감면해 준다는 특징이 있음. 다만, 펀드 투자는 수익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적격기회펀드는 수익성이 높은 주거용·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하였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투자하는 경우가

매우 부족하였음.

○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예산 투입이 아닌

조세 감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특정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특징이 있음. 일본은 총리가 주도하도록 설계해 중앙

정부가 주도권을 갖지만, 특구 안에서의 사업 제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함.

-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창업하기 쉬운 국가”를 목표로 국제적인 경제

활동의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시작되어 대도시권에도 특구가 있음.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도입하여,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등에

특구를 지정한다는 차이가 있음.

3. 쟁점사항
○ 지방세 감면의 차별성 부족

- 우리나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거의 유사함.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심의 감면

- 미국,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창업, 이전, 공장 신·증설 등으로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어 한정적임.

○ 지방세 감면의 업종 제한

- 기회발전특구에서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함. 지방세

감면의 업종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부적절하지 않지만, 업종 제한에

따라정책수혜대상이축소되고지방세감면의파급효과가줄어든다는단점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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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의 구체성 미흡

- 지방시대위원회는 2023년 11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을

확대해 기회발전특구의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함.

- 2024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계정 및 규모를 보면 지역자율계정의

금액이 크게 증액되지 않아서(2023년 2.4조 원, 2024년 3.1조 원) 지역자율

계정을 확대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명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임.

○ 기금 등의 활용 부족

- 2024년 6월 기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지원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중앙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등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민간자본을 활용해 지역의 거점사업

등을 추진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을

기회발전특구에 활용할 계획이 부재함.

4. 재정 지원 관련 개선방안
○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

-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의 임직원(근로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한

민간투자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절차와 요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세 감면 업종 추가

- 현재 지방세 감면 업종 이외에,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친환경 업종을 지방세 감면 업종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친환경 에너지 산업, 스마트 농업 및 식품 산업, 친환경 건축

및 재생 건축산업, 순환경제 산업, 생태 관광사업, 친환경 교통사업,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업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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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구체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기회발전특구

지원과 관련된 새로운 계정을 신설하거나 지역자율계정의 총액 규모를

현재의 3.1조 원에서 확대하거나, 지역자율계정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기금 등의 재원 활용 방안 마련

-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으로 기회

발전특구를 지원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에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재원의 사용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임.



- 47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 관련)

(안건번호 의견23-0345)

1. 질의 요지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2. 회신 내용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판결 참조).

이 사안은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3항에서는 지방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56조제3항에서는 지방공사는 정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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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가 직접 지방공사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인정

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정관 변경 절차를 추가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 조례가

상위법령의 효력을 좌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1. 7. 8. 의견제시 21-0179 참조).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 그런데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지방공사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7. 8. 의견제시

21-0179 참조).

나아가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나 위임 규정 없이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1조에

따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운영상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법인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4. 28. 의견제

시 23-0083 참조).

따라서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

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

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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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치법규 Q&A

Q. 특정 내용에 대해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나요?

A. 조례에 규정할 내용이 수익적 내용이면 가능할 수 있으나, 
   침익적 내용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수익적 내용이면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으면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침익적 내용이면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

에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

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의견제시 사례 > 

해당 규정이 비록 권고의 형식이어서 이행 여부를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사업주의 의사에 맡겨둔 것과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의

영업신고 수리, 행정제재 등 영업 관련 권한을 가진 구청장이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여 그 모니터단을 통하여 권고사항을 지도․점검한다면 이러한 구청장의

의사표시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실상의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순수한 의미의 행정지도로 보아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법제처 2013. 7. 22. 회신 13-0213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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